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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

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

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

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

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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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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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8조의3)

◦ 감면특례기준 완화, 감면기간 확대,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

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

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감면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

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

학·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황정아의원안)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대학등

◦ (현행과 같음)

◦ 감면기한 및 감면율: 10년간 50% ◦ 20년간 75%(황정아의원안)

◦ 10년간 50%,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

우 70%(정준호의원안)

◦ 원천징수비율: 50% ◦ 원천징수비율:

- 25%(황정아의원안)

- 50%, 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30%(정준호의원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김주영의원안, 서영교의원

안)

2028. 12. 31.(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준호의원안)

◦ ◦ 시행일: 2026.1.1.(김주영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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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068),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

호 9294), 이인선의원안 2025. 5. 7. 발의(의안번호 10385), 황정아의원안 2025. 8. 5. 발

의(의안번호 11995), 추경호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0), 정준호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84),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정

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8건의 개정안은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먼저, 황정아의원안은 감면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대학·연구기

관에서의 근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소득세 감면기간

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며,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며, 소득세의 원천징수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준호의원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①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②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

구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8건의 개정안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주영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준호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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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자연·이공·의학계 박

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 우수인력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기관에

취업한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의미함.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24억원이며, 2026년에는 9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감면액 15 24 92 9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세계 각국이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1) 중인 가운데

내국인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은 증가하는 반면2),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저조3)하여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1) 주요국 대표 해외인력 유치·네트워크 사업

독일 훔볼트재단

(해외 포닥·중견·리더)

일본학술진흥회

(해외 포닥·중견·리더)

중국 천인계획

(해외 포닥·중견·리더)

영국 뉴톤 국제 Fellowship

(해외포닥 유치)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 전세계 2만9천여명 동문
회원 보유
(노벨상 수상자 50명)

- 인당 5∼8천만원/년 지원
- 700명/년 유치
-단기(7일∼12개월) 프로그램
다수 운영

- (포닥) 인당 1.7억원
∼2.2억원/년 지원

- 주거지원, 자녀학교 지원,
배우자 일자리 제공 등

- 인당 7∼8천만원/년 지원
- 연구종료 후 10년까지
매년 £6,000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안)”, 2019. 2, p. 1.

2)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인력들이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움직이는 이동 흐름이 뚜렷하며,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한 한인 인재들은 미국에 대부분 체류하거나,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한정된 이

동을 보인다고 분석 (자료: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 96)

3) 전체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자의 졸업 후 미국 체류계획이 있는 비중은 2013년 59.1%, 2014년 6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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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행 중이므로, 국내복

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준하

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음.

첫째, 해외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결정에는 세제상의 유

인 외에도 연구 환경, 개인의 직업적 성취 및 향후 경로, 기타 정

주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

원만을 통한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4), 특정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세후소득과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 사이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조세특례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외국인 우

수 인력의 국내유치’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는

국내 복귀 결정유인, 장애 요소 및 복귀 결정 과정 측면에서 유사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년 62.9%, 2016년 66.7%, 2017년 68.5%, 2018년 63.6%임. (자료: NSF, Survey of Earned Doctorates)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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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에 거주·취업 중인 내국인 우수 인력과의 세제지원의 형

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해외유

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

가 있겠음.

셋째, 황정아의원안은 외국대학·연구기관에서의 근무 요건을 5년에

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고, 감면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감면

율을 50%에서 75%로 변경하며, 소득세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등 소득세 감면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경력이 짧은 신진연구자에 대해서까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5), 국내 연구자와의 과세 형평성 저해, 국

내연구 생태계의 훼손 우려6), 수혜 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한 특례

요건의 형식적 구비 등 도덕적 해이 리스크 등의 문제가 예상됨.

넷째, 정준호의원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국내복귀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원천징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세제 혜택

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정부+민간) 총 R&D 금

액119조 740억원의 70.2%인 83억 5,724억원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지역의 연구원도 40만 4,138명으로 전

5)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박사후과정생 학술연구지원사업, 과기부 기초

연구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신진․경력연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5년 또는 7년임

6) 국내 학계수준보다 열위에 있는 외국대학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우대받게 되는 문제, 국내 대학원 진학 대

신 해외 학위취득후 국내복귀를 시도하는 문제 등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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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60만 3,566명)의 66.9%로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상황임. 따라

서 정준호의원안과 같이 지역 연구기관으로 복귀하는 연구자에 대

해 세제혜택을 가산하여 부과한다면 우수인력의 국내유치에 대한

유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 R&D 역량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경기 459,348 470,451 519,571 577,028 610,981

서울 134,449 144,320 162,043 176,885 188,712

대전 77,059 88,737 94,428 103,791 110,852

충남 34,752 36,213 36,330 41,164 49,794

경북 28,095 26,871 27,751 31,953 38,412

인천 28,459 29,366 32,270 36,029 36,031

경남 31,895 30,898 34,080 32,555 33,415

충북 16,595 19,217 21,307 24,874 24,259

부산 15,817 16,968 17,627 20,377 20,024

대구 13,360 13,641 14,876 15,784 15,891

전북 11,217 12,361 14,112 14,756 14,757

광주 8,269 9,539 11,089 11,293 11,016

울산 11,100 10,672 11,900 13,079 9,747

전남 7,238 7,041 8,143 9,464 8,977

강원 5,172 5,551 6,859 7,635 7,945

세종 5,941 6,115 6,534 7,513 7,450

제주 1,744 2,316 2,433 2,278 2,477

합계 890,471 930,717 1,021,352 1,126,460 1,190,740

자료: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5.2.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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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역별 연구원 수 현황(2019～2023)]

(단위: 명)

지역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비중

(%)

서울 132,997 139,511 151,361 156,269 158,706 26.29

부산 16,507 17,305 17,386 17,736 17,192 2.85

대구 14,047 14,498 14,856 14,455 14,453 2.39

인천 21,685 21,917 23,150 22,792 22,179 3.67

광주 9,471 9,967 9,392 8,917 8,944 1.48

대전 37,357 35,691 38,009 38,417 40,024 6.63

울산 8,025 7,900 7,948 8,161 8,362 1.39

세종 4,199 4,741 4,979 5,028 5,359 0.89

경기 195,972 205,899 215,116 223,612 223,253 36.99

강원 7,084 7,268 7,938 7,041 6,898 1.14

충북 13,318 14,137 15,274 16,339 15,481 2.56

충남 18,384 18,508 19,238 19,101 20,838 3.45

전북 9,207 10,032 10,682 11,216 10,941 1.81

전남 5,532 5,769 6,055 6,606 6,464 1.07

경북 19,535 19,189 19,891 20,555 20,274 3.36

경남 22,807 23,396 22,888 22,840 22,310 3.7

제주 2,009 2,241 2,323 2,445 2,340 0.39

합계 538,136 558,045 586,666 601,530 603,566 100
자료: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 2025.2.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다만, 복귀예정자가 국내 복귀지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해외거

주 인력이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과정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국내복귀를 결정한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

중 복귀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유인보다는 오히려 복

귀장소를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직책․권한 및 연구 자율성, 테뉴

어 취득 여부 등 경력 경로, 연구비․동료집단 등 연구 환경,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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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문화․의료 등의 거주 여건 등과 같은 변수가 결정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권이 미치는 전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점, 개

정안에 따를 경우 수도권의 저소득 연구자는 과세되고, 비수도권의

고소득 연구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주영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 12. 31.로 2년간,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 12. 31.로 3

년간,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황정아의원안 및 정준호의원안

은 2030. 12. 31.로 5년간 연장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

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

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내국인 우수 인

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 평균 10억원

(김주영의원안)에서 최대 62억원(황정아의원안)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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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김주영
의원안

△5.6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5.6 △112 △10

윤준병
의원안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7.9 △27.9 △22.3 △279 △20

이인선
의원안

△5.6 △11.2 △16.8 △22.3 △27.9 △27.9 △27.9 △27.9 △27.9 △27.9 △22.3 △279 △20

황정아
의원안

△25.1 △33.5 △41.9 △50.3 △64.2 △69.8 △75.4 △81.0 △86.5 △92.2 - △620 △62

서영교
의원안

△18.4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36.8 △18.4 △368 △33.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과 같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

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에서 2028년까

지 3년간 총 285억원(연평균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정부안 △95 △95 △95 △285 △95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28년)]

(단위: 억원)

문 의 처

02)678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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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3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관

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드라마·영화 등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영상콘텐츠 제작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제조업 등과 달리 많

은 설비투자가 요구되지 않고 제작비용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등

구분 내용

공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

서 발생한 비용

-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

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공제율

①(기본공제) + ②(추가공제)

-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

- ②: 대·중견 10%, 중소 15%

* 추가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법 제25조의6)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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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 경비임. 따라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

원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에 동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7)

동 제도에 따라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을 위한 프로

그램,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제작비용은 기업규모에 따

라 각각 5%(대기업), 10%(중견기업), 15%(중소기업)의 기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

의 경우, 10%(대기업·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의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종전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

되었음.

또한,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

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에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이하 ‘OTT’)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

7)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6, p.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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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7%에

서 10%로,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

우 그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

액을 추가공제하도록 하는 등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음.

한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

소하였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 0.8 1 1 2 2

법인세 169 309 319 257 251 256

합계 170 310 320 258 253 25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현행법 제25조의7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출자하는 경우 3%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민간투자 활성

화를 통한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

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8)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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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9)

통상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됨.10)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구조]

자료: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투자의 투명성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변화, 제

작사와 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8)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로서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

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함.

9) 추노·시크릿가든·태양의 후예·이태원 클라쓰 등의 콘텐츠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제작된 바 있음.

10)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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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기존 투자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및 회계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자

금이 다른 프로젝트 또는 회사 전체의 자금과 혼합되어 자금흐름

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았음.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

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의 투

자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존재하였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는 매년 1회 문화산업전문

회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321개의 전문회사가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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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인철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천하람

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동욱

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연욱

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

제(제25조의6)

□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 공제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상콘
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외 발생비용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공제율: ①(기본공제)+②(추가공제) ◦ 공제율: 개정안별 상이

-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

- ②: 대·중견 10%, 중소 15%

*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

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적용

◦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
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

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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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연욱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

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김승수의

원안)

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임오경의

원안)

2035. 12. 31. (천하람의원안)

2040. 12. 31. (김성원의원안)

영구 세액공제 제도화 (이건태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

안)

2026. 1. 1. (조인철의원안, 천하람의원

안, 김선교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

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공포 후 6개월(이건태의원안, 민형배의

원안, 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

수의원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

세 세액공제 특례(제25조의7)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공제율: 3%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

영 또는 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정연욱의

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

원·김승수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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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철의원안 2025. 1. 14. 발의(의안번호 7495), 이건태의원안 2025. 2. 11. 발의(의안

번호 8072), 천하람의원안 2025. 2. 19. 발의(의안번호 8290), 김선교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5), 민형배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8), 윤준병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0), 신동욱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409), 김

성원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6), 정성호의원안 2025. 6. 10. 발의(의안번

호 10694), 김승수의원안 2025. 6. 25. 발의(의안번호 11073), 정연욱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5), 임오경의원안 2025. 7. 8. 발의(의안번호 11354), 박성훈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30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

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5. 10. 15. 발의

(의안번호 13606)

□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

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영상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가 기획되어 제작에 착수하

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충분히 연장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출자자

가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임.

둘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당 연평균 8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 증가효과가

현 행 개정안

2040. 12. 31. (김성원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

안)

2026. 1. 1. (조인철의원안, 김선교의원

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

안)

공포 후 6개월(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

원·김승수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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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간 부가가치 유발액은 1,623억원, 순세수 감소액은 1,270억원으로

추정되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1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개 제도는 영상콘텐츠12) 제작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

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13)의 특수목적회사 또는 영상콘텐츠 외 공

연, 전시, 음악과 같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 2025. 2.

12)「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

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장르로는 방송, 영화, 에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외에 공연, 전시, 음악,

게임, 융복합, 만화, VR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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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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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육아휴직복귀자추가공제적용기한연장

및공제액인상등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
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개정안별 상이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

액 상당액 추징

구 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900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현행과 같음)

구 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1,500

(정준호의원안)

900
1,100

(정준호의원안)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024. 12. 31.

육아휴직 복귀자: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복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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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

번호 9180),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1),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준호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7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최기상

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시 복귀자 1

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또는 900만원(중견기업)을 세액공제하는

추가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

용을 권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공제세액을

20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1

년치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이 적

현 행 개정안

2025. 12. 31. 2026. 12. 31.(이용우의원안, 정부안)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최수진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최기상

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

원안)

2026. 1. 1.(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

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

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

터 적용(정준호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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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음.

이후 본 조세특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항목으로 재편성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복귀자 1인당 중소

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

편되었음.

또한, 개편 전까지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액을 추징했던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복직 후 근속

기간이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1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공

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으로

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4년 들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21 1.24 1.17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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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상 15.7 15.8 13.4 14.3 13.1 16.5 14.2 17.6 13.8

4명 이하 10.8 10.4 10.7 10.1 11.3 11.8 11.8 17.1 18.8

5〜49명 13.4 13.8 15.0 15.8 17.8 19.6 21.1 26.4 29.7

50〜299명 13.9 14.8 17.0 18.6 20.9 22.8 24.8 29.9 32.3

300명 이상 25.0 26.2 28.0 29.6 30.5 31.7 32.9 36.2 37.4

계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2.9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주: 각 연도별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나

누어 100분율로 표시, 육아휴직대상자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남성

87.6%, 여성 89.1%)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등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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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남성 여성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89.1 87.4 90.9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7.4 84.7 90.2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때문 84.6 84.4 84.8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79.2 82.6

경력유지, 커리어개발 등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79.1 72.2 86.4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66.0 62.9 69.2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 비율]

(단위: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

상기업 사업주14)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연간

1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

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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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200만원1)

이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2)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3)
10만원 12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주 1)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

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지원

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15)

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

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됨.

둘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제도 도입이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

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5)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

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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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

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16)

셋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17)

문 의 처

02)6788-5154

16)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17)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